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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1. A

2. B

피고주식회사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9. 3.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7,219m² 중 661/27219 지분에 관하여 2009.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위 2.가.1)항 기재 토지 중 330/27219 지분에 관하여 2009.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원고 B에게 위 2.가.1)항 기재 토지 중 330/27219 지분에 관하여 2011.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7219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761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 원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2283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 원고 B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 부분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의 유효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는 등 원고들의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이상, 그 매매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각 근저당권의 유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사김수영

별지


